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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4.(수) 조간

2026. 10. 13.(화) 12:00
배포 2026. 10. 13.(화)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전국 229개 시군구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 공급 기반 분석 - 

- 지역 간 격차 확인, 2030년까지 지역별 고도화 계획 추진-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

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서비스 이용현황】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와 실제 서비스 연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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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하였다. 이 중 노인 9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

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

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

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현황 (‘26.8월 기준, 누적) >

총괄 연계 서비스 분야  (건, %)

대상자
(명)

서비스
(건)

1인당 평균
(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기타

78,677　 272,090 3.5
22,114 56,063 33,342 116,642 29,467 14,462

8.1% 20.6% 12.3% 42.9% 10.8% 5.3%

 【전국 수요 및 서비스 공급기반】

  이번 조사에서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와 함께, 지역별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기반도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하여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이다. 보건의료 6종, 

장기요양 6종, 일상생활돌봄 4종에 대해 ▲통합돌봄 수요 규모 ▲기관․인력 현황 
▲서비스별 수요-공급 수준 ▲지역 간 공급 분포 및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 (보건의료, 6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장기요양, 6종) 재택의료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일상생활돌봄, 4종)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응급안전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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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개요 >

【통합돌봄 수요규모】

 지역별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

(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

(13.0%)으로 분석되었다. 

 * (잠재군)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핵심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님.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서비스별 공급 수준】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

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은 의료기관 10.1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 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 명, 보건기관 인력 

2.2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수행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ㅇ 조사 기간 : 2026년 2월 ~ 8월

ㅇ 조사 방식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데이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정부 

행정조사 및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연계 분석

ㅇ 조사 내용 : 수요(잠재군·핵심군·서비스수요군)와 공급자원(기관·인력), 수요 대비 자원 충족률, 

지역 간 불균형도,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



- 4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 현황 >

 조사에서는 이러한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하였다.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
,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의 충족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

구분 주요 항목 현황

기관

현황

의료기관 (병원‧의원‧약국 등 12종) 101,310개소

보건기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8종) 4,125개소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방문요양 등 7종) 55,122개소

사회복지기관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등 6종) 1,925개소

기관 소계 162,482개소

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력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약사 등) 803,462명

보건기관 인력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약사 등) 22,242명

장기요양 인력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825,515명

인력 소계 1,651,219명

[충족률]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비스 수요’와 ‘현재 기관·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규모’를 비교한 지표 

○ (의미) 현재 공급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의미  

   (예: 충족률이 70%라면 추정 수요 100에 대해 현재 공급역량이 약 70 수준이라는 의미)

○ (고려사항) 충족률은 ‘이용률’은 아님. 100% 미만이라고 반드시 기관‧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0%를 넘는다고 과잉공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 실제 이용수요, 
기관의 위치와 가동 여건, 서비스 제공방식 등 지역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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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별 수요(잠재수요 포함) 대비 공급 충족률 (전국, 서비스 수요군 기준, 단위 %) >

 

【지역별 공급 격차】

 전국 평균적인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이 

얼마나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

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였다.

Œ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방문

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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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유형별 서비스 충족률 비교 (단위 : %) >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

지역은 20.8km, 그 외 지역은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비교 (단위 : km) >

[접근성] 대상자의 거주지(읍면동)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

○ (의미)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의미 (거리가 길수록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가능성)

구분
방문
건강
관리

일차
의료
만성
질환

방문
진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치매
예방  
관리

재택
의료
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응급
안전

전국 75.6 73.1 21.9 16.9 33.7 56.7 17.7 96.9 54.4 25.9 29.4 1.5 38.5 89.7 7.0 64.0

일반 76.0 86.9 25.5 19.9 30.5 53.1 20.6 101.0 40.6 27.1 30.9 1.9 32.7 89.5 6.9 52.7

인구
감소 73.9 17.3 10.7 6.2 46.4 68.8 8.3 82.2 104.0 19.9 24.0 0.0 57.1 90.9 7.7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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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분포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서비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분석한 결과,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서비스 공급자원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단기보호

(0.830), 장애인건강 주치의(0.667) 등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방문요양(0.118), 치매예방 및 관리(0.159)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별 지니계수 >

 종합하면, 서비스별로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공급 매트릭스】

 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분석에 더해,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각각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 

16개 서비스를 각각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

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방문
건강
관리

일차
의료
만성
질환

방문
진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치매
예방  
관리

재택
의료
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응급
안전

지니
계수 0.330 0.467 0.595 0.667 0.344 0.159 0.573 0.118 0.484 0.464 0.171 0.830 0.317 0.311 0.521 0.389

[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 (의미)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에 
자원이 몰려 시군구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

○ (고려사항)　지니계수는 공급량 자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지역 안
에서 공급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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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료를 예로 들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서비스별 매트릭스를 통해 각 시군구가 전국

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방문진료의 시군구별 수요 공급 유형 >

 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으며,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였다(붙임6).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대구 동구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대구 남구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영주시

충남 보령시 전남 나주시 전북 김제시 경남 사천시 충남 예산군

전남 고흥군 전남 광양시 경북 문경시 전남 해남군 충남 태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창녕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전남 화순군

강원 삼척시 경남 함안군 충남 금산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옥천군 경남 남해군 충북 영동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전남 보성군 전남 담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함양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충북 보은군 전남 함평군 강원 태백시 경북 고령군

전남 곡성군 전남 진도군 경남 의령군 전북 임실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전북 순창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여수시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수요-공급 매트릭스 고수요-저공급(4사분면) : 66개 시군구

[수요‧공급 매트릭스] 각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함께 비교, 
지역의 상대적 여건 분석（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구분)

○ (의미) ‘고수요·저공급’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돌봄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은 낮다는 의미 

○ (고려사항) 상대적인 결과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다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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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중 40개(67.8%)가 인구감소지역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어느 시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로 모아 비교한 결과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 은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
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시도별 4분면 구성 비율 (16종 서비스 종합) >

[4분면 구성비율] 해당 시도 안의 시군구와 16개 서비스를 모두 살펴봤을 때 각각의 
수요-공급 유형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 (의미) 고수요·저공급 비율이 높을수록 그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시군구×서비스 조합’이 많다는 의미

* (산정방식) 한 시도에 10개 시·군·구가 있다면 총 160개(10개 시군구 × 16개 서비스)의 ‘지역-서비스 
조합’을 만들고, 이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등에 해당하는 조합이 몇 개인지를 비율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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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보건복지

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국의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

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명의 자문가(컨설턴트)를 모집‧양성하였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컨설팅) 및 1대1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시도와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종 주요 서비스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650개로 

(’26.9월 말 기준 463개)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

(’26.8월 말 기준 27.6만 가구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 디지털(IC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 : ‘26 229개소 → ’27 259개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 인력: ‘26 257명 → ’27.下 385명 (’27년 정부안 기준)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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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

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 확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

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돌봄 실태조사 분석방법

2.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총괄)

3. 시도별 충족률

4. 시도별 지니계수

5. 통합돌봄 수요군 분석

6. 시군구별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 (16개 서비스 종합)

7. 통합돌봄 실태조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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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통합돌봄지원관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3580)

통합돌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044-202-3581)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2-3459)

담당자 사무관 최해진 (044-202-3460)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044-202-3495)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담당자 사무관 김복연 (044-202-3532)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044-202-3340)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김성철 (044-202-3190)

담당자 서기관 이태호 (044-202-3191)

담당자 사무관 조대윤 (044-202-3188)

사회서비스정책국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2-3224)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044-202-2810)

담당자 서기관 김한얼 (044-202-2802)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2-280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구도은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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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 통합돌봄 실태조사 분석방법

□ 분석내용

 ○ 지역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충족률, 지니계수, 지리적 접근성, 수요-공급 매트릭스를 

종합적으로 분석

  *  각 지표는 하나의 수치만으로 서비스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 수요 규모, 공급 
수준, 지역 내 분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정책 분석지표이다.

□ 지표별 의미, 산출, 해석방법 

구분 의미 산출·해석 방법 해석 시 유의사항

충족률

추정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재 공급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연간 실질공급량 ÷ 
서비스 수요 × 100

※ 실질공급량 =기관·인력·
정원·장비 × 단위당 연간 
평균 이용자 수

실제 이용률이 아님. 
100% 초과도 곧바로 
과잉공급을 의미하지 
않음

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수요 

대비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

수요 대비 공급의 누적
분포(로렌츠곡선)를 이용, 
0~1 사이 값 산출

※ 0에 가까울수록 고른 분포

공급량 자체가 아니라 
시·군·구 간 ‘분포의 
편차’를 보여주는 지표

지리적 
접근성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

주소를 좌표화한 뒤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
거리(km) 산출

※ 일반지역 140개와 인구
감소지역 89개 비교

기관 방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비정상적 장거리 등은 
기준에 따라 제외

수요-공급 
매트릭스

각 시·군·구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전국 평균 대비 표준
점수를 산출
→ 4개 유형*으로 구분

* 고수요-고공급, 고수요-저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은 상대적 
유형으로 실제 공급
부족이나 확충 규모를 
직접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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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 서비스별 실태조사 결과 (총괄)

영역 서비스
서비스
수요군
(명)

인프라
(개소/명)

연간 
이용자
(명)

인프라  
평균 관리 

대상자 
(명)

충족률(%)
필요

인프라전국 인구
감소

그외
지역

보건
의료
(6)

방문건강관리 738,429 2,921 557,945 191.0 75.6 73.9 76.0 945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503,182 1,388 133,547 265.2 73.1 17.3 86.9 510개소

방문진료 수가 373,797 293 30,079 280.0 21.9 10.7 25.5 1,042개소

장애인건강주치의 143,480 121 6,293 200.0 16.9 6.2 19.9 596개소

지역사회중심재활 189,803 258 63,951 247.9 33.7 46.4 30.5 508명

치매예방 및 관리 540,488 256 306,439 1,197.0 56.7 68.8 53.1 196개소

장기
요양
(6)

재택의료센터 326,323 172 15,010 336.0 17.7 8.3 20.6 799개소

방문요양 715,905 608,327 693,512 1.1 96.9 82.2 101.0 19,642명

방문목욕 250,567 143,263 136,279 1.0 54.4 104.0 40.6 120,145명

방문간호 92,475 4,201 23,908 5.7 25.9 19.9 27.1 12,048명

주야간보호 741,822 221,240 218,152 1.0 29.4 24.0 30.9 531,083명

단기보호 156,627 765 2,413 3.2 1.5 0.0 1.9 48,891명

일상
생활
돌봄
(4)

노인맞춤돌봄(중점군) 112,243 10,806 43,223 4.0 38.5 57.1 32.7 17,255명

장애인활동지원 150,362 136,475 134,821 1.0 89.7 90.9 89.5 15,732명

긴급돌봄 지원사업 42,155 3,059 2,961 1.0 7.0 7.7 6.9 40,491명

응급안전안심 498,590 297,000 319,011 1.1 64.0 99.3 52.7 167,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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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1 시도별 충족률

 [충족률]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비스 수요’와 ‘현재 기관·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규모’를 비교한 지표

 * 참고 : ‘전국’ 수치는 전국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산하여 전국 단위로 별도 산출 

시도
방문
건강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수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치매
예방  
관리

재택
의료
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전국 75.6 73.1 21.9 16.9 33.7 56.7 17.7 96.9 54.4 25.9 29.4 1.5

서울 114.5 157.8 58.8 41.1 36.4 44.3 31.6 112.5 14.2 17.8 22.0 4.8

부산 92.3 64.8 13.2 15.7 19.7 50.5 11.3 101.2 25.7 21.8 25.3 1.1

대구 40.0 77.2 7.2 7.8 44.7 54.2 7.8 90.5 34.8 8.1 34.5 0.8

인천 92.5 117.7 25.1 10.8 35.1 59.7 25.4 112.5 56.3 41.0 28.3 1.7

광주 42.6 158.4 22.0 19.7 21.1 47.8 27.0 121.6 93.5 76.0 36.2 0.0

대전 59.9 111.3 56.0 16.4 38.1 52.8 37.8 105.1 36.4 36.5 34.4 0.0

울산 73.6 53.1 5.0 0.0 59.2 59.6 0.0 92.1 64.4 26.2 37.0 0.0

세종 22.5 54.1 38.5 0.0 36.5 51.2 0.0 73.0 31.7 26.6 35.9 0.0

경기 79.4 68.1 21.8 27.6 16.9 51.3 24.9 102.2 20.1 27.1 32.7 3.8

강원 105.4 24.7 32.1 21.9 75.2 73.6 21.9 99.1 49.7 22.5 26.2 2.5

충북 81.1 23.3 13.0 8.3 43.0 56.9 8.8 86.2 50.1 22.5 36.5 0.6

충남 61.2 28.7 14.6 4.7 42.1 75.5 14.9 86.4 81.1 25.4 29.2 0.3

전북 58.5 43.8 21.5 10.0 25.6 61.6 19.3 79.3 115.9 52.1 35.3 0.1

전남 82.5 47.1 4.8 7.9 25.8 75.2 9.5 80.2 106.6 24.2 24.4 0.5

경북 47.2 19.5 11.9 4.8 55.7 51.6 4.6 87.4 73.7 15.1 29.9 0.4

경남 46.1 35.8 7.7 8.6 35.6 60.3 8.1 89.9 98.1 18.2 26.6 0.1

제주 161.4 7.0 29.3 19.2 57.1 62.7 34.2 82.0 117.0 39.9 35.9 0.0



- 16 -

붙임4 1 시도별 지니계수  

[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 고르게 분포함을 의미)

* 참고 :  ‘전국’ 수치는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로 별도 산출, 세종 제외

시도
방문
건강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수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치매
예방  
관리

재택
의료
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전국 0.330 0.467 0.595 0.667 0.344 0.159 0.573 0.118 0.484 0.464 0.171 0.830

서울 0.192 0.237 0.336 0.433 0.290 0.126 0.315 0.099 0.375 0.354 0.130 0.848

부산 0.206 0.346 0.462 0.694 0.249 0.108 0.695 0.162 0.405 0.471 0.099 0.925

대구 0.245 0.160 0.696 0.746 0.329 0.094 0.653 0.065 0.459 0.410 0.107 0.702

인천 0.249 0.250 0.473 0.601 0.418 0.070 0.362 0.107 0.247 0.328 0.171 0.637

광주 0.234 0.154 0.315 0.309 0.312 0.099 0.224 0.084 0.144 0.247 0.103 -

대전 0.196 0.235 0.060 0.522 0.321 0.086 0.280 0.124 0.493 0.241 0.072 -　

울산 0.227 0.261 0.730 -　 0.331 0.071 -　 0.062 0.222 0.465 0.098

경기 0.300 0.367 0.324 0.418 0.240 0.135 0.417 0.081 0.310 0.348 0.087 0.525

강원 0.323 0.753 0.611 0.624 0.328 0.150 0.583 0.083 0.389 0.454 0.210 0.841

충북 0.221 0.399 0.694 0.605 0.258 0.102 0.685 0.089 0.541 0.391 0.222 0.903

충남 0.241 0.480 0.414 0.839 0.257 0.173 0.669 0.075 0.268 0.512 0.155 0.862

전북 0.322 0.386 0.596 0.781 0.375 0.145 0.361 0.084 0.227 0.355 0.107 0.937

전남 0.302 0.552 0.825 0.878 0.215 0.135 0.763 0.078 0.290 0.581 0.241 0.933

경북 0.373 0.626 0.737 0.736 0.434 0.126 0.688 0.083 0.266 0.385 0.222 0.702

경남 0.345 0.433 0.717 0.693 0.226 0.156 0.750 0.088 0.330 0.503 0.100 0.894

제주 0.108 0.689 0.334 0.321 0.175 0.027 0.319 0.041 0.023 0.276 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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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1 통합돌봄 수요군 분석

구

분
노인

잠

재

군

320.8만 명

• 치매환자 116.6만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미이용자 106.0만

• 등급외(A·B)·맞춤돌봄 중점군 16.5만

•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13.1만

•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1.1만

• 의료기관 퇴원환자 42.9만

• 고령장애인 158.7만

• 호스피스서비스 이용환자 2.4만

핵

심

군

98.3만 명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14.7만

•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1.1만

• 장기요양 인정자 중 입원·입소 위험요인  

  보유자 67.7만

• 등급외·맞춤돌봄 중점군·기각/각하자 중  

  23개 장애질환 5개 이상 보유자 18.1만

• 퇴원 후 90일 이내 동일상병 재입원 3.7만

•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환자 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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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1 시군구별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 (16개 서비스 종합)

[수요‧공급 매트릭스] 각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함께 비교, 
지역의 상대적 여건 분석（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구분)

서비스
구분

(지자체수)
지자체명

16개 
서비스

지자체별 
종합산출 

결과

고수요-
고공급
(38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무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나주시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경산시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저수요-
고공급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중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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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요-
저공급
(119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인천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평택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북 음성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태안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제주 서귀포시

고수요-
저공급
(59개)

부산 영도구 부산 기장군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군산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장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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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1 통합돌봄 실태조사 관련 Q&A

Q1.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공급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별 통합

돌봄 수요, 보건의료‧요양‧돌봄 자원,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핵심서비스의 수요‧
공급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국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물론,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Q2.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돌봄통합지원법령에 따라 실태조사는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통합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대상자‧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수준, 

분포‧접근성 및 지역 간 격차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Q3. 이번 조사가 기존 통계·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에는 설문기반의 이용 욕구 및 실태, 사업별 기관 수‧이용자 현황 등을 파악

하는 데 그쳤다면, 본 조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규모와 지역 내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DB,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지자체 행정조사 및 기존 실태조사(노인실태조사‧장기요양실태조사 

등),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을 연계‧종합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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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수요군을 잠재군, 핵심군, 서비스수요군으로 나누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잠재군은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 진입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핵심군은 잠재군 중 5년 내 필수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자로, 통합

돌봄 대상자로 관리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수요군은 핵심군 중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한 대상입니다.

Q5. 핵심군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관리해야 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핵심군에 

해당하는 모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군은 지역의 잠재적 통합돌봄 수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분석집단입니다. 실제 통합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대상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서비스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Q6. 16개 서비스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통합돌봄 로드맵 1단계 사업과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

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역생활 유지에 

중요하고, 전국 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 

서비스 1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Q7. '서비스 충족률'이란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서비스별 통합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기반(제공기관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분석 지표입니다.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나, 이 

지표 하나만으로 서비스의 과부족을 단정하지 않아야 하고, 수요 규모, 실제 이용

실적, 접근성, 지역 간 공급격차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22 -

Q8. 충족률이 20%면 나머지 80%의 국민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족률은 현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비율인 '이용률'이 

아니라, 통합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율이 20%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돌봄 수요를 충족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충족률 수치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9. 충족률이 100%를 넘는 지역·서비스는 과잉공급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족률 100%는 ‘모든 주민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추정한 수요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역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00%를 넘더라도 실제 이용 여부, 이동거리, 기관의 가동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공급이 남거나 시설·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10. 조사에서 제시한 '필요 기관‧인력'만큼 실제로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기관‧필요인력은 현재의 수요와 공급을 동일한 분석기준으로 비교

하기 위한 참고지표입니다. 실제 확충 규모와 방식은 지역별 수요, 기존 기관의 

추가 공급 가능성, 인력 확보 가능성, 서비스 전달방식,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결정할 사항입니다.

Q11. 그렇다면 '필요 기관‧인력' 수치를 왜 발표하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확충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어느 서비스의 

공급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충족률

뿐 아니라 지역을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으로 구분하는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도 함께 활용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고수요‧저공급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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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여건과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격차의 객관적 확인'이 이루어

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취약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13.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이 특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서비스별로 양상이 다릅니다. 일부 서비스는 인구감소지역의 공급수준‧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보건소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일부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지 않으며, 방문형 

서비스, 권역 단위 서비스 제공, 기존 자원 연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14.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공개하면 해당 지자체에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별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지표 역시 하나의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서비스 전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15.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서비스 공급기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돌봄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기관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 내 기존 보건‧의료‧요양‧복지자원을 연계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

으로 확충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행 이후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처음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진단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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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이번 결과만으로 지역별 필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단위 동일기준 분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실제 서비스 이용의향이나 지역 내 세부 제공여건까지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절대적인 수요량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별 

취약영역을 파악하는 기초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실제 이용실적과 지자체 현장

자료 등을 축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Q17. 지자체는 이번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시‧도 및 시‧군‧구가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잠재적 통합돌봄 

수요와 서비스별 공급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수요‧저
공급 분야 등을 확인하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서비스를 선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18. 앞으로도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까? 

법령상 실태조사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로 지역의 서비스 기반과 

이용현황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계획 수립‧활용에 필요한 조사 

주기와 결과 공개 방식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